
개발협력정책과이슈

1. PCD 논의 배경

① PCD의 등장 배경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국제경제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은 개발원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1970년대 후반 노르웨이의 개도국 수출금융 지원을

통한 선박수출 캠페인이나 1990년대 미국의 국내 면화생산 보조금제도 등 선진국의 국내

정책이 개도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의 비원조 분야

의 국내 정책들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원조정책들과 일관되지 않을 때 개도국의 빈곤감

소와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환경

분야 등의 비원조분야의 국가정책과 원조정책 사이의 일관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개념인‘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이 OECD와 EU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2년 6월 한국은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검토는 2008년‘특별검토(Special Review)’와

2010년 DAC 가입 이후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평가로, 특별검토와 다르게 PCD가

주요 검토 항목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원조체제를 넘어 원조와 비원조정책간의 PCD를 추

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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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2012년 6월에 실시된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계기로 국

내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는‘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대한 본격적인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PCD는 무역, 환경, 이주 등 비원조분야의 정책이 개발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실행될 시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개념이며, OECD와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PCD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짧은 한국은 분절화된 원조 체계의 한계 가운데 원

조정책 내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PCD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정책과 이슈 7호에서는 PCD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PCD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보

고, 앞으로 한국의 PCD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한국의‘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CD)’제고 방안(ODA연구 2012-08-081)』에 담겨있다.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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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D 주기 2단계: 정책 조정 및 실행

두 번째‘정책 조정 및 실행(co-ordinating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단

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설정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정책 간 조정과정을 거쳐 정책 간 비

일관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조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발목표가 어느 정도 고

려되었는지가 이 단계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 PCD 주기 3단계: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마지막‘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단계는 단

일 정책 혹은 다수의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

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

것이 다음 정책일관성 주기에 반영되어 정책목표 수정과 우선순위 재설정의 여지가 주어

진다. 여기서는 정책의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시스템의 효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OECD와 EU는 지속적으로 PCD 추진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들을 개발해 왔다.

OECD는 2011년‘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 for

Policy Coherence‘를 통하여 PCD 추진이 필요한 18개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는

데, 경제성장, 경제거버넌스, 환경 및 자연자원안보, 사회 등 4가지 분야의 내용이다.

OECD는 이 문서를 통하여 각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및 정책방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③ PCD 적용 분야

[표 2. OECD 정책일관성추진주요정책분야]

분야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영역

�거시경제정책 Macro-economic policy
�무역 Trade
�투자 Investment
�재정 규제 Financial Regulation
�과학, 기술 및 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경제 거버넌스
Economic Governance

�과세 Taxation
�반-부패 Anti-Corruption
�불법재정거래 Illicit Financial Flows

환경 및 자연자원안보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 Security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식량안보 Food Security
�물 안보 Water Security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사회
Society

�분쟁 및 민간안보 Conflict and Fragility
�노동 Labour
�교육 및 기술 Education and Skills
�이민 Migration
�보건 Health
�Indicators of Progress

▶ 출처 | 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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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시 2007년‘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를 통

하여 무역, 환경, 기후변화 등 PCD를 추진분야 12개(무역, 환경, 기후변화, 안보, 농

업, 양자간 어업협정, 사회정책, 이민, 연구 및 혁신, 정보 기술, 운송, 에너지)를 선정

하였다. EU는 각 국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개발목표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을

인지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9년에 두 번째 리포트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EU는 MDGs 달성을 위하여 기

존 12개 주요 분야 중 무역과 금융,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민, 안보를 5가지 우선분야

로 선정하였다. 2010년 EU 집행위원회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ork Programme 2010-2013’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일관성 작업을 가이드하고 회원국들에게 정책일관성 추진을 촉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EU는 2011년 세 번째 리포트를 발표하여 크로스커팅

이슈의 PCD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확인∙점검하였다.

또한 OECD는 국가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책비일관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역, 투자, 녹색성장, 재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개도국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일관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중지, 무역자유화, 반부패, 책임있는 투자, 투명한 재정시스템 등 분야에서 개도국에 실질

적 영향을 측정하기 보다는 정책 비일관성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ECD는 이

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정책분야의 PCD 달성을 위한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정책일관성실천을위한부문별예시]

구분

무역

도전과제 해결과제 정책 비일관성 실행 메커니즘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무역장벽, 시장진입,
국내정책의 무역질서
왜곡

높은 관세, 까다로운 환경
및 위생기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장벽, 특혜협정

WTO Development
Round, 무역원조 (Aid for
Trade)

이민
소득 및 취업기회
확대

정치적 민감성, 
당사국간 이해관계
상충, 사회통합 문제

두뇌유출, 이민자 송금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이민자사회 네트워크 부족,
본국 역이민에 대한 규제

두뇌유출 방지 규약, 
이중국적 허용, 
거주이동의 사회적 권리

투자
취업확대,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Enclaves3), 낮은 환경기준
악용, 부패 및 뇌물 등
비리, 지역경제협력
협정의 불균등한 혜택

투자정책 프레임워크,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투자조약

환경 및 기후
변화

안보

기술

개도국의 환경영향
대응능력 강화

개도국의 분쟁해소와
평화구축

개발도상국의
기술 확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지속 불가능한
소비행동

안보-개발 간
연결성에 대한 이해,
국제무기거래규약

개발도상국 기술개발
R&D 부족

개발 우선적 정책

-

지적재산권 장벽, TRIPS,
종다양성과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보상기준 부재

국제기후변화협상, 
환경영향평가,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보호 국제규제

OECD Handbook on
Security  Systems, 
무기수출에 관한 행동규약

지적재산권 관련 양자 다자
간체제, GMO관련 규제,
R&D 지원

▶ 출처 | 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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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PCD에 대한 논의는 OECD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EU도 2007년부터

회원국의 PCD 추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OECD는 1990년대 초반부터 모든 공공정책분야에 걸쳐 정책결정자, 개발전문가 및

분석가를 한데 모아 보다 나은 PCD를 추진해왔다. 1996년 DAC은‘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이 개발목표를 침해하지 않는 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문서는 기존 PCD에 대한 관심이 개발정책 내부의 일관성에서 국

가 수준의 원조 및 비원조간 정책일관성으로 옮겨간 것을 보여준다. 이후 2001년 DAC

는‘Poverty Reduction’가이드라인에서 빈곤감소를 위한 PCD의 중요성을 재강조

하였다. 이듬해 OECD 각료이사회는‘OECD Action for a Shared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PCD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05년에는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를

통하여 PCD의 개념, 추진 방향, 분야별 비일관성 사례 등 그동안 진행된 논의가 종합

적으로 소개되었다. 2007년에는 PCD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개발에 관한 OECD 내부

의 조정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조직은 PCD 담당의 부총장 책임 하에 있으며, 각

회원국수준에서의 PCD 강화와 개발의 관점에서 OECD의 영향 및 관련성 확대를 목표

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에 대한 OECD 전반의 관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도국

과 신흥국가들 간 경험 공유 및 상호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전

개하기 때문에 OECD가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더 잘 대응하고, 회원국들에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나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하여 개별 국

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이 빈곤감소를 위한 OECD의 전문성에 쉽게 접근할 수 게 되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OECD는 2008년 6월 ‘정책일관성에 대한 각료 선언(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통하여 지속적인 PCD

추진과 이에 대한 평가 도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재차 표명되었다. 동 선언에서는

PCD가‘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에 필수적임이 인식되었고, 이후 OECD의

PCD 이니셔티브가 개도국의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정책방향 등이 제

시되었다. 같은 해 그 동안 실시한 DAC 동료검토의 결과를 취합하여 회원국의 현황

(Synthesis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 발표되었고,

2009년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는

Synthesis report 내용과 함께 다시 한 번 정책일관성 논의, 추진 방법 및 방향에 대

한 종합적인 소개를 제공하였다. 

2011년 OECD 각료회의는 ‘Framework for an OECD Strategy o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자원, 개

발을 위한 자원 동원, 개발거버넌스, 개발을 위한 정책절차라는 네 가지 분야가 강조되

었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은 각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

로 꼽힌다. 같은 해 OECD는 ’International Platform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를 개설하였으며, 이 공간은 그 동안 축적된 OECD의 정책일관성

에 대한 전문성이 정리 공개되어 있어 보다 나은 정책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① OECD DAC의 PCD

논의 전개

3. 국제동향: 

OECD DAC 및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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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또한 정책일관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1992년 EC의 마스트리히트 조

약 178조는 EU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행할 때, 개발목표를 고려

하여야 한다고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다. EU조약 3조는 모든 EU의 정책과 대외활동의

일관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5년 리스본 조약에서는 보다 굳건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

었다. 리스본 조약 21조 2항 d호 및 3항에서는 EU의 대외활동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개

발과 빈곤감소라고 명시하며, EU의 다양한 분야의 대외활동과 정책들의 개발 및 실행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조약의 208조 1항은 기존의 마스트리히

트 조약 178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EU의 의지를 다시금 표현하였다. 

2005년 EU 집행위원회의 ‘Communic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어진 이사회의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12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EU 수준과 회원국 수준에서의 정책일관성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EU

이사회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체계적인 보완을 통하여 2009년도 두 번째 보

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EU의 정책일관성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었다. 이어 EU는 2011년 세 번째 리포트를 발표하여 크로스커팅 이슈의 PCD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주요 공여국 PCD 현황 분석은 OECD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OECD의

PCD 추진 주기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4) 각 단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

책 메커니즘의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분석틀을 도출하였

다. 분석을 위하여 참고한 자료는 각 국의 DAC 동료검토, 백서, 정책보고서 및 각국

외교부, 원조기관에서 발간한 문헌자료 등이다.

③ OECD DAC 회원국의

PCD 추진 현황 분석

② EU의 PCD 논의 전개

[표 4. PCD 현황분석틀]

단계

정치적 공약 및 정책

유형

법적 기반

정책 문서(백서 및 계획 등 포함)

고위급 선언

부재

국무총리실

외교부

기타

독립적 정부기관

민간기관

부재

의회보고

정례보고서

내부보고

부재

부처 간 협의 (비공식)

부재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조정기구 (PCD Unit 혹은 위원회)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보고

모니터링 수행기관

▶ 출처 | 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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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정치적 공약 및 정책

PCD 추진의 첫 번째 단계인‘정치적 공약 및 정책’에서는 국가 전반적 수준에서의

PCD를 이루기 위한 법률적 기반,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 고위급 선언의 유무로 개별

국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PCD에 대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는 법률적 기반 구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 일반에 관한 것

으로서 원조정책이다. 반면 PCD를 위한 법적 기반은 국내 정치 수준에서 개발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 국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해당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은 2010년

DAC 회원국 중 처음으로 ‘PCD에 관한 법(law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제정하였으며, 독일과 스웨덴은 정책일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DAC 회원국의 상당수는 개발협력 관련 백서나 정책 등을 통하여 PCD를 추진

한다. 사실 이 경우 정책문건에 나타난 정부 의지가 이에 상응하는 실천전략 또는 실질

적 정책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범적 수준에서 PCD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국가들도 있다. 또한 특정 주제 혹은 분야에 집중되어 PCD 추진이 이루어지

기도 한다. 범정부수준에서 PCD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예로서 영국의 ‘Public

Sector Agreements(PSA)’는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 어젠다, 정책목표 달성기한을

제시하고, 특정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정부 전반적으로는 PCD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주

분야에서만큼은 특별히 개발목표를 인지하고 범정부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지

와 정책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 2단계: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PCD 추진의 두 번째 단계인‘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은 PCD를 위한 조직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PCD 유닛 혹은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전담하는 관할기관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져 정기∙비정

기적으로 개발의 관점에서 정책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표 5. DAC 회원국의정치적공약및정책]

단계

정치적 공약 및 정책

유형 개수 국가

법적 기반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3

정책 문서 (백서 및 계획 등 포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EC

고위급 선언 미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일본

2

2부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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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 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네

덜란드, EC에 있다. 이 경우 기존 국무총리실이 가졌던 정부정책조정기능이 PCD 관점

에서의 조정기능으로까지 확대되거나, 외교부 내에 PCD 전담 부처를 설치한 경우, 또

는 기존 외교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 경우 등 다양한 동기로 인해 PCD 전담기

구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핀란드 외교부의 개발정책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 DPC)는 과거 개도국과의 관계를 논하던 외교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변화한 것으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명한 다양한 분야의 20여명의 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개발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정책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조사한 DAC 회원국 중 대부분이 정부부처간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어 개발

목표를 고려하는 정책조정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부처간 위원회나 부처간 워킹그룹과

같은 회의체들은 특정 분야 혹은 사안별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개발목표

를 투영해 나가며 합의를 이뤄나간다. 분야 중에서는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 이주, 무

역, 농업, 수산업 등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회의가

비교적 자주 열린다.

▶ 3단계: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PCD 추진의 마지막 단계인‘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는 모니터링 수행기관과

보고시스템 유무로 분석한다. 우선 모니터링 수행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독립적 정부기

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뉘며, 보고체계는 의회보고, 정례보고서 발간, 내부보고로 구분한

다. 이 단계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개발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며 개발목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평가∙보고 하는 과정으로 정책간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드

백을 통하여 정책간 조화 또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해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이는 비록 선진공여국들이 규범적

으로 개발목표를 고려한 PCD 추진을 지지하지만, 아직 그 과정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는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DAC 회원국의조정및실행메커니즘]

단계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유형 개수 국가

조정기구
(PCD Unit 혹은

위원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기타

덴마크, 독일2

5

1

부처 간 협의 (비공식)

네덜란드,스웨덴,아일랜드,핀란드,EC

EC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
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
나다, 핀란드

미국, 벨기에,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6없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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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정부기관 혹은 민간기관을 통하여 PCD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국가는 독일, 스

웨덴, 아일랜드뿐이다. 독일의 개발연구소(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E)

는 정부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조정책 및 PCD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 NGO들은‘Coherence Barometer’보고서를 통하여 안보, 무역,

개발협력, 이주, 재정 등의 PCD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Irish Aid와 트리

니티대학의 국제통합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Studies)

가 함께 PCD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나머지 20여개 국가들은 전문적이고 객관

적인 모니터링 수행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보고체계도 다른 PCD 추진 주기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 OECD

DAC 회원국 중 약 절반이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PCD 현황이 의회에 보고된

다는 것은 고위급 정치 수준에서 이슈가 공유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 아일랜드가 외교부나 개발에이전

시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PCD 현황 보고가 공식적인 정례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EC의

PCD 보고서는 2007년부터 2년마다 발간되는데, 12가지 분야를 선정, 각 국가들이

EU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PCD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체계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PCD를 위한 절대적인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국 정부는

국내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책 주기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각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의 여러 유

형들은 기술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유형이 우월성을 갖지 않으며,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PCD를 위한 법적기반과 정책간 조정메커니즘이 있는 국가는 정부수준

에서 PCD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기제들의 부재가 PCD 추진의 실패를 단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

[표 7. DAC 회원국의모니터링, 분석및보고체계]

단계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유형 개수 국가

모니터링
수행기관

독립적 정부기관

민간기관

부재

의회보고

정례보고서

내부보고

부재

독일1

2

20

6

3

6

10

보고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
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
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EC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EC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④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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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정부정책의 조정은 비공식적인 채널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체제의 유무와는 별개로 선진공여국 대부분은 규범적으로는 PCD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원조추진체제의 분절화 문제로 PCD를‘원조정책내의 일관성’에 국한시켜 논

의하는 한계를 가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PCD 논의가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간의 일

관성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 DAC의 동료검토 또한 국가 수준의

PCD 현황을 이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의‘개발을 위한 PCD’현황

을 국내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PC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을 넘어 비원조분야에서도 개도국의 개발을 지지

할 수 있도록 국내정책이 개선∙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선언

또는 문서화된 근거들(정책문서, 법령)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현재 PCD 추진을

명시한 정치적 공약 및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개발협력정책 및

문서 내에서 언급되는‘일관성’은 주로‘원조정책 내의 일관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채택한‘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

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정책문서로서, 이후‘국제개발협

력기본법’제정 등 한국의 개발협력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준 문서로 평가

받는다.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서는 통합적인 원조 이념 및 목적 정립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중기적으로 유∙무상 원조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 활용한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문서에서는 대외원조정책의 발전에 대한 주

요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원조 정책을 넘어서 비원조정책 분야와의 조정 등 PCD

추진까지 논의를 넓히지 못하였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규율하는 법인‘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PCD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기본법 또한 원조를 시행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 내부에서

의 일관성을 강조할 뿐이다.  

가장 최근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은 향후 한국정부의 개

발원조 방향으로 OECD DAC의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력을 추진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PCD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역량강

화, 성평등, 빈곤감소, 취약국 지원, 거버넌스 등 DAC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은 정부차원에서 PCD에 관한 인식

이 담겨있는 최초의 문서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PCD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국내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원조 분야를 넘어서는 비원조정책의 국내 조정

을 의미하는 PCD를 명시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선언 및 공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G20 서울선언’에서 미약하나마 PCD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서는 공동 선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는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다는 측면에서 PCD 추

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문서는 PCD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4. 한국의 PCD 추진

현황 및 평가

① 정치적 공약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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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 조정을 위한 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정책 일반에 있어 조정기능이 가능한 국무총

리실,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회의체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 PCD

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처 간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를 알 수 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 그리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부 내 최상위 정책 심의 조정기구들의 2003년 이래 정책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목표와 관련해서는 MDGs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을 뿐, 개발목표를 고려한 국내 정

책간의 일관성 추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범정부적 관점에서 정책 이행 및 조정의 역할이 가능한 기구로 국제개발협

력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원조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

이 가능한 공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정책조정회의, 외교안보관계장

관회의 등 각 정책 분야별로 진행되는 주요 회의에서도 개발목표와 관련된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첫 설립 이후 2011년

12월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지만, PCD에 관한 의제를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

다. 단, 2011년 12월 26일 개최된 11차 회의에서 PCD가 주요 평가 내용이 될 2012

OECD DAC 동료검토 준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만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만,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에서 미약한 수준이나마 PCD 추진에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AfT의 양적∙질적 확대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

극 참여한다는 의사가 거듭 표명되었다. 물론 이들 경제관련 회의체들 역시 AfT 영역

을 넘어서는 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WTO가 추구하는 기타 개도국 관련 제도들에

대한 가입 및 비준 등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OECD DAC이 말하는

PCD 제고를 위한 수준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PCD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원조정책 내에서도 부처 간 상이한 의견을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2011년 2월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된‘G20 기획조정단’이 한시적이었지만, 개

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발목표를 가지고 무역 등에서 중요한 개발

의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처들간의 협의체로서 기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PCD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와 관련 조직은 전무하다. PCD

에 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이나 부처가 있어야하

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모니터링 수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

며, PCD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PCD를 추진하려는 정치적 노력과 관련 정책 문서 및

공약이 부재하다. 기존의 개발협력정책 및 문서에서 언급되는 일관성은‘원조정책 내의

일관성’으로, 한국의 분절화된 원조체계로 인한 문제 해결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

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원조와 비원조정책간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PCD 또한 개발협력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국제개발협력 선

진화방안’과 2010년‘G20 서울선언’에서 미약하나마 PCD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문서 및 공약의 부재는 정책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의 부재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정책 일반을 조정하는 회의체 및 기관들은 PC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②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③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④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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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정책조정 메커니즘 또한 부재하였다. 단,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서 미약한

수준이지만 PCD 추진이 이루어졌고, ‘G20 기획조정단’또한 한시적이지만 소관부처

들간의 협의체로서 기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문서 및 공약과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의 부재는 PCD의 모니터링, 분석 및 보

고 체계의 부재로 이어지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DAC 회원국에서도 모니터

링, 분석 및 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춘 국가는 거의 없다. 그만큼 PCD 추진에 따른 평

가와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성숙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또한 PCD 추진

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를 실행할 메커니즘과 평가 체계가 갖춰질

수 없다.

한국 정부 내 PCD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발친화적인 정책일관성 선순환 구조

의 형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PCD 수준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원조사회에서 PCD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원조 정책에 한

정된 기존의 접근방법에 명백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조정책과 비원조 정책이 상

충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원조정책과 농업, 무

역, 투자, 이민 등 비원조정책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일관성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

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방향과 접

근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PCD는 국가정책에서 개발목표의 우선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역

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PCD제고를 위한 제반의 정책은 국제사

회의 규범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의 PCD 정책은 규범적 지향과 현실적 적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과제별, 우선 정책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 정치적 공약 및 정책

PCD 추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

조분야를 넘어서 비원조 분야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과 이를 구체화한

정치적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대통령 및 고위정책결정자, 입법부의 공식적 정책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에서 행동 계

획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PCD 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공약과 정책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범정부적인 정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문서의 마련이 필

요하다. 현재 PCD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정책적 의지가 담긴 공식 문서로‘국제개

발협력 선진화방안’을 꼽을 수 있지만, 이는 추상적 차원의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또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에도‘PCD 노

력에 대한 관계 부처 간 공유 도모’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과제만 단순 제시되어 있을

5. PCD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① 정책 방향 및 전략

② PCD 정책 3주기에

따른 단계별

정책 제안



14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 7호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 합니다.

뿐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PCD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실질

적으로 개발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서 정책일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침을 제

시하는 정책문서가 필요하며, 우선 부문 선정과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담겨져야 한다.

정치적 공약과 정책 분야의 마지막 단계는 PCD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

책일관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은 법률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PCD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모든 국가가 추구할 최고의 정책 목표는 아

니지만, PCD에 대한 명시적 선언이 담긴 법률이 있다는 것은 PCD에 대한 강력한 정치

적 지지와 더불어 PCD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향후 정책 이

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

정책을 규율하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책일관성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은 조

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PCD 규범을 정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책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일관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

장 필수적인 것은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개발효과를 가져

오는데 기여하는가이다. 

먼저 비공식적∙비정례적 부처간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공식적이란 것은

PCD 증진을 회의체 운영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국

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최고위급 정책 조정 기구 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매우 많

은 정책 협의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 협의 체계는 비록 정책일관성을 목

표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PCD를 증진하는 데 충분한 자원이 될 것이다. 기존 협의체나

기관들의 여러 비공식적∙비정례적 부처 간 협의 틀은 개발 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들

간의 정보 공유와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식적인 부처 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조정을 시도하는 단계가 필요

하다. 무역, 농업, 이민, 환경 분야 등 개발 목표를 고려하며 개발 정책에 영향력을 미

치는 정부 부처 간 위원회나 부처 간 워킹그룹 등의 회의체들은 정부 정책 조정의 장이

되며, 개발목표가 그 과정에 투영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범정부차원의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의견이 모

아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고위급 차원에서 PCD 정책 조정의 실질적 메커니

즘으로 작동하려면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성의 확보도 필요하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PCD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

책관실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OECD에서는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의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수원국

현지의 자원과 정보, 국제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원조의 실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어

야 하며, 국내외 시민사회 및 연구 기관 등을 활용하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의회와

대중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

하는 과정은 이후에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새로운 단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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